IMF, 韓 부채 2030년 GDP 64.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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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현재 수준(53.4%)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정부의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정부 부채를 의미한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또한 고려할 예정이다.
📄 본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에 널리 사용된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D2 비율은 53.4%로, IMF는 향후 5년간 매년 상승하여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부채 비율에 해당한다.

IMF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정책 여력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구조 혁신 TF’를 가동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기조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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